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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리포트는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기업·시민 

차원에서 현 한국사회에서 제도화 가능한 정책 방향의 대안을 찾아보고 

방향성을 제시한다. AI가 전 산업과 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으면

서, 정부는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세계 1위 AI 정부’를 3대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의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 컴퓨팅 투자, 핵심기술 확보, 

오픈소스 LLM 개발 등 혁신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접근성 확대, 

교육 제공, 윤리·안전 기반 구축 등 포용 정책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거버넌스 기반 조성, 위험관리 

및 책임성 확보, 투명성 제고 등의 실행 프로세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 차원에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AI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미성년자 보호, AI 차별 방지 등 권익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관학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과 AI 기본사

회 구현을 위해 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국가 주도 개방형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책임 있는 활용문 정 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jwmoon@kisdi.re.kr, 043-531-4366

 *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실장

이 현 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hklee@kisdi.re.kr, 043-531-4109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정책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조 성 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secho@kisdi.re.kr, 043-531-4090

 * Rutgers University   

인터넷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이 으 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etlee@kisdi.re.kr, 043-531-4125

 * University of Virginia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요 약 문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책임 있는 활용

LLM 개발, AI 안전성 평가 체계 구축,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개인정보 삭제권 보장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사회의 기본 인프라로 기능하며, 이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기업·시민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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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port presents policy directions for building an inclusive 

AI-based society. As AI has become the critical component 

of all industries an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ree national policy goals: “becoming the world's best country 

in using AI,” “realizing an AI-based society founded on 

safety and responsibility,” and “achieving the world's No. 1 

AI government,” promoting policies for universal access that 

enable all citizens to benefit from AI.

Building an inclusive AI-based society requires collaborative 

approaches among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At the 

government level, innovation support such as public computing 

investment, securing core technologies, and developing 

open-source LLMs must be pursued complementarily with 

inclusion policies including expanding accessibility for 

vulnerable groups, providing education, and establishing 

ethics and safety foundations. At the corporate level, AI 

governance systems must be established to autonomously 

manage ethical issues, institutionalizing implementation 

processes including governance foundation formation, risk 

Policy Directions for Building an Inclusive 
AI-based Society: Universal Access, Safe 

Services, and Responsible 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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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ssurance, and transparency 

enhancement. At the citizen level, AI literacy education across 

the life cycle must be provided along with rights protection 

systems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inor 

protection, and AI discrimination prevention. 

This study analyzed policy priorities for building an AI-based 

society through expert surveys in September 2025. Survey 

results identified key tasks includ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global talent attraction, national-led open 

LLM development, AI safety evaluation system establishment, 

customized education for the digitally marginalized, and 

guaranteeing personal data deletion rights. AI functions 

beyond simple technology as society's core component, 

requiring joint efforts from government, business, and citizens 

to develop it sustainably and inclu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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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l AI가 선택적·부가적 기술이 아닌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당연히 접하는 

‘기본 인프라’로 기능하는 사회에서 인공지능은 전기·수도·인터넷처럼 

보편적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해짐

- 제조·금융·물류 등 전 산업에서 AI가 생산성과 혁신의 핵심 도구로 

자리잡고 행정·공공서비스 등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는 등 

국민 생활 전반의 결정, 선택, 소통 과정에서 AI 의존이 점차 심화

l AI 기본사회는 단순한 기술의 보급이나 혁신의 선도 문제가 아닌 

사회계약의 재설계가 필요함

-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안전·신뢰성 

확보와 혁신을 병행하고, 시민은 AI 리터러시를 갖춘 책임있는 

참여자로 성장해야 함

- 정부·기업·시민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AI 

격차·불평등·윤리 문제로 사회 갈등이 확대될 위험에 노출

-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의 AI 보편적 접근 체계 마련, 

기업의 안전한 AI 서비스 제공, 시민의 책임있는 AI 활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국가 AI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현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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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윤리·책임성 요구도 증대

- AI 오남용, 편향, 개인정보 침해 등 사회적 위험이 부각됨에 따라, 

안전성과 윤리적 활용 원칙을 제도화하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제시가 시급함

l 이에, 본 고에서는 포용적 AI 사회 구현과 관련하여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제공, 책임 있는 활용 측면에서 주요국에서 추진중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또한, 산관학연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포용적 AI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아젠다를 정리하고 정부, 기업, 시민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책임 있는 활용

8

2. 보편적 AI 접근

◆ AI 생태계 혁신을 위한 해외 정책 동향

l 포용적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I의 혁신을 바탕으로 

누구나 AI에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국은 이를 위해 투자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AI 생태계 혁신(AI 연구·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인재·역량 강화 기반 조성, 글로벌 연대 

및 AI 리더십 주도)과 AI 포용·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 7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AI 혁신 정책은 1) AI 연구·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 국가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 3) 인재·역량 강화 기반 조성, 4) 글로벌 

연대 및 AI 리더십 주도 등을 포함하며,

- ’25년 미국의 ‘AI 행동계획’ , ‘AI 풀스택 수출 진흥 행정명령’, 중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의 연이은 발표로 치열해지고 있음

l ‘AI 연구·기술혁신 및 산업 경쟁력 강화’는 미국 ‘AI 행동계획’에서도 

첫 번째 축으로 제시될 정도로 중요하며 AI 기술 분야의 공공투자를 

확대하거나 AI 반도체 및 차세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 산업별 AI 

융합 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이 제도화 가능함

- 영국(AI 기회 행동 계획, AI 성장존 지정), 프랑스(France 2030, 3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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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클러스터 구축), 캐나다(국내 AI 산업 생태계 자립 촉진), 

싱가포르(공공·민간 클러스터형 AI 혁신 생태계 구축), 중국(AI+정책) 

등에서는 AI를 통해 산업 혁신을 가속화

- 일본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AI R&D 및 산업적 활용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반면, 미국은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 모델 활용을 장려해서 민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함

l ‘국가 AI 인프라 및 생태계 조성’은 미국 ‘AI 행동계획’에서도 두 

번째 축으로 제시, 슈퍼컴퓨터 중심으로 공공 컴퓨팅에 투자 및  

공공데이터의 품질 제고·개방 확대를 시도하거나 국가 주도로 AI 

안전성 평가·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을 제도화 가능

-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는 공공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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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I�인프라·데이터·컴퓨팅 생태계 구축 관련 정책

국가 추진 내용

미국

-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 제조역량과 전력망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

- CHIPS 프로그램 중심의 반도체 생산 미국 내 복원 및 데이터센터 
및 AI 연산 전력수요 대응

- 국가 안보 보장을 위한 고전력 데이터센터 구축 및 핵심 인프라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인프라 전문인력 양성

영국

- 「UK Compute Roadmap(’25.7)」을 통해 공공 컴퓨팅 생태계 확충 
및 Exascale·AIRR 인프라 확대

- AI 슈퍼컴퓨터 “Isambard-AI” 구축 
- 국가 데이터 라이브러리 설립 추진

프랑스

- 공공 슈퍼컴퓨터 Jean Zay, CEA, CNRS를 포함한 3대 공공 인프라 
확충

- ’25 AI Action Summit에서 총 176조 원(1,090억 유로) 규모의 
데이터센터·인프라 민간 투자계획 발표

- AI Factory France 네트워크: 공공·학계·산업 협력형 AI 허브로, 
연구개발·데이터 공유·산업 전환 통합 지원

캐나다

- 「Canadian Sovereign AI Compute Strategy (’24.12)」를 통해 국가 
소유형 AI 슈퍼컴퓨팅 인프라(SCIP) 구축

- 연구자·기업·정부가 공동 활용 가능한 공공 AI 슈퍼컴퓨팅 
시스템(SCIP) 운영

- AI Compute Challenge를 통한 민간 투자유입 + Compute Access 
Fund를 통한 AI 자원 접근성 확대

일본
- 「AI·반도체 산업 강화 프레임워크」를 통해 ABCI 3.0 슈퍼컴퓨터 

구축
-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화 및 저전력·친환경 인프라 고도화 추진

싱가포르

- 「National AI Strategy 2.0」에서 국가 슈퍼컴 및 데이터센터 확충 
명시

- Enterprise Compute Initiative로 민간 기업 대상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공동 공간 구축 지원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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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재·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각국은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으로 자원을 지원하거나 공공과 산업을 연계하는 인공지능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음

- 영국은 공공·민간 연계형 ‘AI Skills Program’을 통한 기술인재 유입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전반에 AI 전문인력 확보 및 기술훈련 병행함

- 프랑스는 대학 · 3IA(Interdisciplinary Institut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클러스터를 통한 전문 인재 양성 네트워크를 구축, AI 

연구자 교육 ·훈련 체계 확립, 프랑스 내 AI 석 ·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 및 산업 현장에서 AI 직무 전환 교육을 지원

- 일본 역시 대학·기업·연구기관 간 전문 인재 순환형 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꾀하면서 공공-산업 연계형 인력개발 지원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도 ‘SkillsFuture’를 통해 개인, 기업,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전 국민 평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l AI 안전·윤리·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글로벌 연대 및 AI 리더십 주도’ 

역시 인공지능 혁신 정책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로 글로벌 규범 

선도라는 대의적 목표도 있지만 공급망 협력 및 국제 협력 차원에서도 

정무적 중요성을 가짐 

- 미국은 ‘AI 행동계획’ 발표 이후 AI 윤리·법제 연구 및 국제 규범 

선도의 목적보다는 AI 공급망의 전략적 협력 강화에 더욱 초점을 

두면서 자국의 AI 기술 풀스택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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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오히려 ‘AI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및 기술 공유·개방, AI 다자 협력을 추구하며 미국과 

대비되는 포용적인 전략을 강조

- 영국은 기술의 공유·협력을 강조하고 미국식 수출 중심 접근과 

차별화를 보이며 ‘AI Assurance 생태계’ 구축을 통해 윤리·안전 기준을 

선도하고자 함

l 국가 차원의 AI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체계의 구축

- 프랑스는 AI 모델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는 국가연구소 

‘INESIA’를 설립하여 안전성 있는 AI 혁신을 제도화하면서 ‘AI Factory 

France’를 통해 유럽 차원의 연구와 표준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확장중

- 싱가포르는 ‘AI Verify’ 운영을 통해 AI 신뢰성 검증 도구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 개방함으로써 아시아의 AI 신뢰성 허브로 부상하고 있으며 

‘스마트네이션 2.0’을 통해 정부·산업·학계·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AI 거버넌스·규제·법제·국제협력이 결합된 신뢰 

기반 체계를 구축

◆ AI 포용·접근성 강화를 위한 해외 정책 동향

l AI 포용 강화와 접근성 확대를 위한 공공정책으로는 AI 인프라의 

공공 개방과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국민의 역량 강화와 참여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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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프라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AI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개선, 

취약계층 대상 AI 접근성 향상(농어촌민·장애인·고령층 등), AI 인프라 

공공개방 및 공정한 이용의 보장 등의 정책 제도화가 가능함

- 국민의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정책 경우,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AI 교육 및 훈련 지원, AI 기반 공공서비스의 다국어·다문화 

지원 확대,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정책, 고영향·대규모 AI 서비스에 

대한 시민 공론장 도입 등을 제도화 가능함 

l AI 접근성 확대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확대 지원, 

그리고 공공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캐나다의 ‘AI Compute 

Access Fund’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AI 도입 시 필요한 컴퓨팅 자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여 서비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

- 농어촌·취약계층 대상 AI 접근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EU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AI 기가팩토리)’와 ‘지역 데이터센터(AI 팩토리)’를 

‘AI 팩토리 안테나’로 연결하여 농어촌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역의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이 있으며,

- 공공 AI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이 제시한 계획처럼 

보건, 민원, 교통 등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전반에 AI 활용을 

강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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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AI 교육 및 훈련 지원도 가능한데 

중국은 ‘중·고등학교 AI 교육 강화 정책’을 통해 농촌 및 낙후 지역 

학생에게 AI 교육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도시-농촌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모

l 사회적 수용성과 포용적 다문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특히 캐나다의 사례처럼, 

고영향·대규모 AI 서비스에 대해 시민 공론장을 도입하고, 영향력이 

큰 AI 사업에 대하여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참고 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AI Café 프로그램(시민 대상 AI 이해·윤리·활용 교육 

플랫폼)’을 통해 국민참여형 AI 학습 생태계를 형성

◆ 소결

l 해외 주요국은 AI 생태계 혁신과 포용·접근성 강화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있어 혁신·포용 병행 전략 필요

-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AI 생태계 전반의 혁신과 그 

성과를 국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역할이 병행되어야 함

l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 AI 인프라 구축,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 국내 인력 양성 강화, 글로벌 인재·기업 유치, 산업별 

AI 융합 혁신을 지원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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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AI 인프라 구축: 슈퍼컴퓨터 중심의 공공 컴퓨팅 역량을 

고도화하고, 차세대 하드웨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R&D 

투자를 확대해야 함

-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 개방형 LLM 개발·공개를 통해 국내 

산업 및 공공부문의 혁신 역량을 강화해야 함

- 국내 인력 양성 강화와 글로벌 인재·기업 유치 전략 병행: 핵심 AI 

직군의 체계적 양성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와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산업별 AI 융합 혁신 촉진: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과 첨단 

제조업 역량을 바탕으로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

l AI 포용·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AI 서비스 이용료를 지원하고, 지역별 

AI 접근성 격차를 해소, AI 기술 책임성 강화, 공공서비스 AI 보급·확산 

등의 정책이 필요함

-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 중소기업·스타트업의 AI 도입·활용 비용을 

직접 지원하여 접근성 장벽을 낮추는 정책 도입 검토

- 지역별 AI 접근성 불균형 해소: EU의 ‘AI 기가팩토리-팩토리 안테나’ 

모델을 참고해 농어촌 및 디지털 소외 지역의 AI 인프라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 

- AI 기술 책임성 강화: 폭넓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윤리적 활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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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 AI 활용 보급 및 확산: 행정 절차 자동화, 복지 대상자 

맞춤 지원, 교통 혼잡 예측, 의료 진단 지원 등 공공영역에서 AI를 

활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공공부문의 

혁신이 민간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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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한 AI 서비스

◆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테크 기업의 자율거버넌스

l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 이슈를 민간 기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 테크 기업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며,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기업 문화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업 내 리더십을 통해 윤리의 내재화를 노력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민간 자율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수립하는 

등 전문성·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IBM “AI 윤리 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 “AETHER 위원회”, LG “AI 윤리 위원회”, 

카카오 “그룹기술윤리 소위원회”, KB금융그룹 “윤리위원회”, SKT “AI 추구 가치 

자문단”, 앤씨소프트 “ESG 경영위원회”, 크래프톤 “AI 윤리 위원회” 등

- 관련 위원회와 별도로 해당 분야 연구, 이슈 분석 등을 위한 워킹그룹, 

윤리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함께 구성하기도 함

l 본 절에서는 주요 글로벌 및 국내 테크 기업들의 AI 윤리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고, 자율적 AI 거버넌스의 실질적 작동 수준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함

- 각 유형은 조직의 권한, 의사결정 구조, 운영 지속성, 기술-윤리 

연계성, 외부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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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절은 2025년 기준 기업 공개자료 및 연구기관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하였으며,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거버넌스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기업별 

실제 운영 변화는 추후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자료를 조사한 총 14개의 기업들을 A)전략적 집행형, B)기술-정책 

연계형, C)윤리 자문형, D)선언적 원칙형으로 분류하고 기업을 

매칭하였음

※ 인터넷 기반 공개 자료를 조사한 뒤 실질적 AI 윤리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메타, 앤트로픽, 알리바바, 바이두, 네이버, 카카오, LG, KB 

금융, SKT, KT, 앤씨소프트, 크래프톤을 선정 

[표 1]�민간 AI�윤리 자율거버넌스 유형 정의

구분 거버넌스 정의 주요 특징

A. 전략적 집행형
기업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사회, CEO 직속 조직 등)가 
실질적으로 운영 및 결정하는 구조

전사 전략 반영, 규정 준수 
도구 및 실행력 확보

B. 기술-정책 연계형

기술조직과 윤리 정책 조직이 
협력적으로 운영되며 일부 
의사결정 참여는 있으나, 전략적 
권한은 제한적

기술 실행력에 강점, 정책 
반영 수준은 케이스별 상이

C. 윤리 자문형
주로 자문 성격의 위원회가 
존재하며, 실질 권한은 없으나 정책 
방향 제시

최고경영층과 연결성은 
있으나 실행 구조는 미미,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보완

D. 선언적 원칙형
윤리 원칙은 존재하나, 이를 실현할 
조직·체계·모니터링 수단은 
부재

선언적 윤리원칙, 실질 
운영 구조는 불명확

 출처: 연구진 작성

l 전략적 집행형(A)은 기업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사회, CEO 직속 

조직 등)가 AI 윤리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결정하는 구조로 

정의함



3. 안전한 AI 서비스

19

- 해당 유형으로 마이크로소프트, IBM, 앤트로픽, 네이버, SKT, KT, 

KB금융 등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에 대해 

전사 전략에 반영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는 Aether위원회, 신뢰할 수 있는 AI 사무국(ORA), 

공학 분야 책임 AI 전략기구(RAiSE) 등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를 

통해 전사 전략에 AI 윤리 원칙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행되고 있음

※ Aether위원회(이슈 분석), ORA(Office of Responsible AI, 규정 준수 기능), 

RAiSE(기술 구현) 등의 기능을 수행하여 실행력, 독립성, 지속성이 충족됨

- IBM AI 윤리 위원회(Ethics Board)는 부사장급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최고경영진이 직접 관여하여 윤리기준의 개발 뿐 아니라 교육, 

기술 검토 등 실행적 기능도 포괄하고 있음

- 앤트로픽은 다른 기술 기업들과는 다른 법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법적으로 공익 목적을 내재화한 공익기업(PBC)*으로 장기혜택 

신탁(LTBT)**을 운영하고 있음

* 델라웨어 주 기업법상 공익법인(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은 이사가 

주주들의 재정적 이익과 기업 정관에 명시된 공익 목적, 그리고 기업 행위에 의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최대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

** 장기혜택신탁(LTBT: Long-Term Benefit Trust)은 앤트로픽의 재정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설계되었으며 AI 안전, 국가 안보, 공공정책, 사회적 

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5인의 독립적인 수탁자로 구성

- 네이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글로벌 AI 연구·정책 조직 

‘퓨처 AI 센터’를 ’24년 신설하고 이 외에도 ‘위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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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사내 실무부터 최고 의사결정까지 

윤리적 리스크 및 안전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구성

- SKT는 ‘AI 거버넌스 워킹그룹’, ‘고객정보보호팀(Red-team)’, ‘AI 

거버넌스팀’ 체계를 정립하여 핵심 이슈 사항에 대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ESG위원회에 보고하여 경영진과 실무진 간의 유기적 연결 

구조를 구축

※ 최고거버넌스책임자(Chief Governance Officer, CGO)가 AI 거버넌스 전반의 

이슈를 관리·감독하고 주요 AI 거버넌스 정책 안건을 이사회 및 CEO에 

보고하도록 함

- KB 금융은 ‘AI 윤리위원회’를 AI 거버넌스 원칙을 뒷받침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두고, 고위험 서비스 승인, 윤리기준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등 AI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 

l 기술-정책 연계형(B)은 기술·정책 조직 간 협력과 내부 환류 체계를 

갖춘 구조로, 전략적 권한은 제한적이지만 기술 실행력에 강점을 지님

- 해당 유형으로 카카오, LG, KT, 크래프톤, 알리바바, 바이두 등을 

분류할 수 있으며 정책 반영의 수준은 케이스별로 상이함

- 카카오는 ‘그룹기술윤리 소위원회*’를 CA협의체 ESG위원회 산하로 

두고 기술윤리 정책 수립 및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등 실무·실행력 

중심의 거버넌스를 보유

* 10개 계열사의 기술윤리총괄과 실무 담당 팀장급 이상의 리더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 또는 강제력은 낮고, 이사회 또는 CEO 직속의 전략 기구와 

연동되지 않아 기술-정책 연계형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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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해 ‘AI 윤리위원회’, 

‘AI 윤리 사무국’, ‘AI 윤리 워킹그룹’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직을 

구축 및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AI 기술의 혁신성과 윤리적 책임의 

균형을 추구 

※ 특히 2024년부터 AI 서비스 기획·설계·테스트까지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및 AI 윤리 관점에서 관련 전문조직이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

- KT는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센터(RAIC)’를 ’24년에 신설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임직원 인식 제고·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학계·산업계·공공 자문위원회*를 마련하였음

※ KT는 RAIC와 외부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책임 있는 AI 구현을 실행하고 있으나, 

주요 안건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권한(예: 이사회 보고 및 의결) 등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정책 연계형으로 분류 

* 외부 전문가도 포함된 자문회원회는 세부적으로 AI 모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국내외 규제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KT 사내 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업해 논문 

저술, 학술 발표 등 연구활동도 진행

- 크래프톤은 ’23년에 ‘AI 윤리위원회’를 출범하여, AI 윤리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숙의와 토론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능을 수행

* 그러나 법무팀, 데이터팀, 프라이버시팀 등 다양한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고 있어, 고위 전략 의사결정 구조와의 연계성은 다소 미흡

- 알리바바나 바이두에서도 각각 CTO 산하의 기술위원회와 

기술윤리위원회를 두고 AI 윤리를 검토하거나 윤리 교육과 안전 

메커니즘을 포함하나 회사 내 최고 의사결정 기능과의 연결은 

명확하지 않은 실무 중심 운영 구조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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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윤리 자문형(C)은 자문 성격의 윤리위원회를 운영하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미약하고 정책 방향 제시에 한정된 형태를 보이는 

기업 유형으로, 실행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과거에는 윤리적 

리더십이 강했으나 현재는 조직적 지속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

l 선언적 원칙형(D)의 기업들의 경우 사내에 인공지능 윤리 원칙 등의 

문서는 존재하나, 이를 실현할 조직·체계·모니터링 수단은 부재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AI 윤리원칙을 선도적으로 수립한 구글 및 메타와 같은 경우, 이후에 

주요 조직이 반복적으로 해체되면서 구조적 실행체계와 정책 

연계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 존재

- 구글은 한 때 ‘전략적 집행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선도적으로 

AI 윤리 원칙을 수립(’18)하고 RESIN* 등의 조직을 운영했으나, 외부 

자문기구 ATEAC**는 출범 일주일 만에 해체(`19)되고, 주요 윤리 

조직은 축소 또는 해산(’24)되는 등 지속가능성의 한계 존재

※ 현재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과 인간중심의 기술팀’(Responsible AI and Human 
Centered Technology Team, RAI-HCT)을 중심으로 연구 및 도구 개발에 집중

 * Responsible Innovation Team(RESIN)

** The Advanced Technology External Advisory Council(ATEAC)

- 메타의 경우 기술자 및 윤리학자로 구성된 ‘책임 있는 인공지능팀’ 

(RAI)을 확보하였으나 ’23년에 해산, 제3자 팩트체크 폐지, 지속적인 

AI 윤리 구조가 공백으로 조직과 리더십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책임 있는 인공지능 팀(Responsible AI Team)은 AI 모델 훈련 데이터의 대표성 
부족 문제 식별,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검열 오류, 혐오 표현, 차별적 
결과 등에 대한 예방 연구, 기술 개발과 정책 간 윤리적 연계 촉진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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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업별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표준지침

l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알리바바 등의 글로벌 기업 들은 비교적 

일찍 AI 윤리원칙을 선언하였고 기술 프레임워크, 개발자 교육 시스템 

등의 실행 도구를 병행하고 있음

- 그러나 각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기업의 민간 자율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조에 변화가 잦아 그 실행 수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표 2]�민간 AI�윤리 원칙 및 표준지침(해외 기업)

기업명
윤리원칙 및 
표준지침

주요 구성 내용 실행력 확보 수단

구글 7대 AI 윤리 원칙 

사회적 유익, 편향 최소화, 
안전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과학적 
우수성, 원칙 부합성

미미(실행 구조 해체)

마이크로
소프트

RAI 표준지침
책임성, 공정성, 안전성, 
포용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AI 개발자 대상 
가이드라인, 교육 플랫폼

IBM 신뢰와 투명성 원칙 
설명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투명성, 프라이버시

개발자 교육, 윤리 5대 
고려항목 제시

메타
책임감 있는 AI의 
5대 원칙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공정성과 포용성, 
견고성과 안전성, 
투명성과 조절, 책임과 
거버넌스

미미(실행 구조 해체)

알리바바
6대 AI 기술 윤리 
원칙

인간 중심성, 포용성, 
안전성 및 신뢰성, 
프라이버시 보호, 책무성, 
개방성 및 협력

기술윤리위원회 운영, 
각 사업부 지정 책임자, 
설명가능한 AI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투자

바이두 AI 윤리 원칙
안전성, 통제 가능성, 
평등한 성장, 인류의 
자유와 가능성 창출

기술윤리위원회 운영, 
교육, 안전 메커니즘 
구축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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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내 ICT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최근 AI 윤리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기업 준칙’ 또는 ‘실무 지침’의 형태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향

- K디지털 규범, 개인정보보호법, AI 기본법 등 국내 제도 정합성 

확보에 중점

l  2020년에 발표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국가 AI 윤리기준이 제시한 핵심 

가치를 포괄

- 특히, 다양성 존중 및 투명성 원칙은 주요 원칙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음

- 안전성 원칙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중시 여기고 있는 가치임

[표 3]�민간 AI�윤리 원칙 및 표준지침(국내 기업)

기업명
윤리원칙 및 
표준지침

주요 구성 내용 실행력 확보 수단

네이버 AI 윤리 준칙 전문 + 5개 조항 ASF 관리체계 구축 중

카카오 책임 있는 AI 
가이드라인 

10개 조항 (구 알고리즘 
윤리 헌장 포함)

전사 온라인 교육

LG LG AI 윤리원칙 5대 핵심 가치 기반
각 단계별 윤리점검 
프로세스, AI 윤리 
인식조사 및 교육

KB 금융 AI 윤리기준 설계–운영–관리 단계별 
7대 가치

사내 의견수렴 기반 
수립

SKT
AI 추구 가치, T.H.E. 
AI 원칙

Telco, Humanity, 
Ethics 중심 가치

외부 자문단 및 교육 
자료

KT
Responsible AI 
윤리원칙 

기술·윤리 융합된 5대 
원칙

RAIC 중심 실행, 
자문위 운영

엔씨소프트 NC AI 윤리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운영 반영형 
프레임워크

ESG 위원회, 정책 내 
반영 노력

크래프톤 AI 윤리원칙 -
윤리위원회 주관, 
논의 지속

NHN AI 윤리원칙 -
선언 수준 원칙, 
세부지침 미공개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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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l 민간 기업의 인공지능 자율 거버넌스는 ‘전략적 집행형(A)’, ‘기술-정책 

연계형(B)’, ‘윤리 자문형(C)’, ‘선언적 원칙형(D)’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는 조직이 보유한 권한의 수준과 실행 구조의 깊이에 따라 구분되며, 

이러한 차이가 민간 자율 거버넌스의 성숙도와 실효성을 결정

- 조직 구조만큼 중요한 것은 실행 프로세스의 제도화로 내부 

체크리스트의 활용, 위험평가 기준, 자체 교육 시스템, 이슈 대응 

프로토콜 등이 있어야 실질적 거버넌스 작동

l 민간 기업별 AI 윤리 원칙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와 부합되는 가치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 AI 윤리 원칙이 사내 조직·자체 규범·서비스 운영·기술 설계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공허한 선언에 그칠 가능성 존재 

- 기술 개발 중심의 기업(예: 마이크로소프트, IBM, LG, 바이두)은 

AI 윤리 원칙을 모델 개발과정과 통합하려는 경향이 있고,

- 플랫폼 기반 기업(예: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은 알고리즘 책임성, 

이용자 보호 등에 중점을 두는 방식을 선호, 

- 금융·통신 기반 기업(예: KB 금융, SKT, KT)은 위험 기반 관리와 

규제 대응을 구조화하기 위해 AI 윤리 원칙을 내재화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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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민간자율윤리위원회 수립 및 윤리원칙 수립 기업

민간자율윤리위원회 운영 민간 인공지능 윤리원칙 수립

 출처: 연구진 작성(’25.3 기준)

기업명 원칙

10대 핵심요건

기
타인권

보장

프라이
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
공
성

연
대
성

데이터 
관리

책
임
성

안
전
성

투
명
성

IBM

Foundational 
Pillars of 

Trustworthy 
AI

프라이버시 공정성 견고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구글
인간 

중심성
프라이버시 공정성 책임성

신뢰성
·

안전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견고성

마이크로
소프트

Responsible AI 
Principles

프라이버시 
및 보안

포용성,
공정성

책무성
신뢰성

· 
안전성

투명성

메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공정성, 
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견고성, 
통제성

LG LG AI 윤리원칙 인간존중 공정성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 

사회윤리 
준수 및 

인류 편익 
행복 추구

프라이버시 
보호

차별
경계

아동·
청소년 
보호

기술 
포용성

학습 
데이터 
운영

알고리즘
에 대한 
설명

알고리즘 
독립성

네이버 AI 윤리 준칙
사람을 
위한 AI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다양성의 
존중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보안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 
설계

합리적인 
설명과 
편리성
의 조화

KB금융 AI 윤리기준
공정과 
포용

데이터 
관리

공정과 
포용

디지털 
역량

참여와 
협력

데이터 
관리

안전과 
책임

안전과 
책임, 
통제 

가능성

투명한 
활용

통제 
가능성

[표 4]�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과 민간 주요 윤리원칙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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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진 작성(’25.3 기준)

기업명 원칙

10대 핵심요건

기
타인권

보장

프라이
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
공
성

연
대
성

데이터 
관리

책
임
성

안
전
성

투
명
성

NH농협
은행

AI 윤리원칙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AI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중시하는 AI

책임지는 
안전한 

AI

책임지는
안전한 

AI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농업인과 
고객의 
행복을 
위한 AI

SKT AI 추구가치
사생활 
보호

다양한 
의견 
포용

무해성
사회적 
가치

기술 
안정성

투명성
지속
혁신

KT
Responsible AI 

윤리원칙
포용성 책임성 신뢰성 투명성

지속
가능성

NC
소프트

AI 윤리 
핵심가치

데이터 
보호 중시

비편향성
데이터 

보호 중시
투명성 
추구

크래프톤 AI 윤리 원칙
사람을 
위한 AI

개인정보 
보호

다양성
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위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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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 기업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해 

제도화할 수 있는 실행 프로세스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며,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활동 간의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

- (거버넌스 기반 조성) 사내 AI 윤리 담당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부 

AI 윤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 수립, AI 관련 협력 업체에 대한 윤리 

준수 요구, 다양성·포용성 반영한 AI 운영 원칙 수립

- (위험관리 및 책임성 확보) AI 모델 안전성 검증 체계 구축, AI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검증 시스템 구축,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정기적 자율점검 및 감사 시스템, 이용자 피해 구제 및 고객지원 

체계

- (투명성 및 인식 제고) 투명성 보고서 발간 및 공개, 사내 직원들 

대상으로 한 AI 윤리 교육 시행, 시민참여형 AI 윤리 모니터링 기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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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 있는 AI 활용

◆ 디지털 시민성 구현의 핵심: 책임 있는 이용자 양성

l AI 기반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민의 AI·디지털 역량과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이 필수 요소

- AI 패권 경쟁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 요소에는 대규모 예산 투자나 

뛰어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국민 모두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그 혜택을 얼마나 넓게 공유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 개개인이 AI 활용 역량이 높아지면, 그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관련 정책은 주로 AI 개발 및 서비스 운용 단계에 집중되었으며, 

최근 여러 이슈를 야기하는 AI 이용 단계에 관한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

- 디지털 취약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AI로 인한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을 때,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또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디지털 격차의 영향은 

단순한 정보 접근성의 차이를 넘어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예방적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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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시대 시민 권익 보호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시정하고, 민주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신뢰 구축의 전제 조건

- AI 시스템 개발자·제공자와 일반 이용자 간 기술적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이 거대 AI 기업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약자로 위치

-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개인의 선택권이 축소되거나, 알고리즘 

추천으로 정보 접근권이 왜곡되며, 프로파일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

◆ AI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 

l 디지털 시민 교육은 이용자가 AI의 원리와 한계,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 함양에 집중

- 특히, 생성형 AI 등장 이후 AI 서비스의 빠른 확산과 함께 여러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용자의 AI 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AI 리터러시 확보가 더욱 주목

※ 이용자의 AI 서비스 오·남용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광고사기 등의 이슈, 

아동·청소년의 범죄·자살 유도 사건 등 사건의 빈도 및 심각성이 모두 증대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디지털포용법｣ 제정, AI·디지털 수업시수 

확대, 디지털배움터 운영,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 격차 해소와 리터러시 향상 등을 위한 전방위 정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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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운용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윤리기준(’20)」, 「인공지능 윤리기준 실천을 

위한 자율점검표(’2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22~)」,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의「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25)」 등

l 시민 교육은 기초 역량 형성, 포용적 학습의 보장, 정보 왜곡 대응 

역량 강화, 인공지능 윤리 및 책임성 교육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성 

증대

-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AI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포용적 학습을 보장하여 AI 격차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를 

예방하는 역할

- AI 사용시 부작용 인식 및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인공지능 윤리 

및 책임성 교육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는 가짜뉴스·딥페이크 대응 

교육을 통해 시민이 접하는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

l AI 리터러시 활용 제고와 시민 교육을 위해 미국, EU, 영국,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초중고 교육부터 성인 재교육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AI 교육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특히, 유네스코,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여 회원국의 정책 추진을 지원

※ 유네스코(UNESCO, 2024)의 프레임워크는 4대 차원(dimensions) 및 12개 

역량(competencies)로 구성되었으며, 전 세계 학생들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둠 

※ OECD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OECD & EC, 2025)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는 4개 

영역 22개 세부 역량으로 구성되며, 초·중등 교육과정 전반에 AI 리터러시를 

통합하기 위한 글로벌 표준 제시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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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교육과정으로 AI를 통합하여 공교육 시스템의 AI 역량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으며 비형식 교육 및 방과후 프로그램(싱가포르, 미국, 

캐나다)도 시행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국립과학재단(NSF)의 AI 교육 이니셔티브(Educate AI Initiative, ’23), 

‘미국 청소년을 위한 인공지능 교육 진흥’ 행정명령(’25.4) 등을 통해 AI 교육 촉진 중

l 그밖에 EU,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 초·중·고 교육부터 

성인 재교육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AI 교육 정책을 추진 중

- 전 국민 대상 AI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 및 국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음(프랑스, 싱가포르, 중국 등)

※ EU의 기본적 AI 이해력 및 인재 다양성 제고 정책1), 중국의 중·고등학교 AI 교육 

강화 정책, 영국의 ’AI 표준 허브‘2), 에스토니아의 AI Leep 20253), 캐나다의 

CanCode 프로그램4), 싱가포르의 AI기반 적응형 학습시스템(ALS)5) 등  

l 특정 계층(교사, 공무원, 노동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 지원체계도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추진되고 있어,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전방위적인 교사의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1) AI 대륙 실행계획(AI Continent Action Plan) 참조 

2) 영국 AI 기회 행동 계획(AI Opportunities Actin Plan)에 AI 표준 허브를 통해 모든 사람이 AI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방향을 담음 

3) 에스토니아의 AI와 교육시스템 통합 계획으로, 학생과 교사에게 AI 기반 교육 도구에 대한 접근 권한 
제공 및 활용 방법 교습 등을 포함

4) 캐나다 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 코딩 및 인공지능 관련 교육을 개발·제공하는 프로그램

5) ‘AI기반 적응형 학습시스템(Adaptive Learning System)’은 싱가포르 교육부와 GovTech가 공동개발한 
시스템으로 Student Learning Space 플랫폼에 통합된 AI 기반 교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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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이 노력하고 있으며, 

- 노동자를 위한 고용 전환 및 직업 재교육 지원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등은 별도의 이니셔티브 및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음

※ 미국의 ‘인력혁신기회법(WIOA)기반 AI 리터러시 지침’, 싱가포르의 ‘Skills Future’, 

중국의 ‘디지털 스킬 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음 

- 중소기업 및 기업가 대상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프랑스, 

싱가포르, 캐나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프랑스의 디지털 SME 프로그램 ‘AI Booster’, 싱가포르의 ‘AI for 

Industry(AI4I)’, 캐나다의 ‘캐나다 디지털 채택 프로그램’ 등이 있음

- 노인 등 디지털 비숙련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싱가포르, 중국, 일본)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싱가포르의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인 ‘Seniors Go Digital’, 소외계층 및 

은퇴자를 위한 ‘Digital for Life’

- 공무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공무원 AI 

교육(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중국)을 시행하고 있으며 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관리자, 정책입안자, 일선 공무원을 모두 포함하고 

이론보다는 실제 업무 적용에 중점을 두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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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각국 현황

초·중·고 
AI 교육과정 확대

• [미국] NSF AI 교육 이니셔티브(Educate AI Initiative):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포괄적인 AI 교육 기회 제공, 기초 컴퓨터과학 
교육에 AI 통합하는 새로운 표준 개발, 농촌에 사이버 교육 플랫폼 
확장, 경력개발 경로 지원

• [미국] ‘미국 청소년을 위한 AI 교육 진흥’ 행정명령: K-12 
교육과정에 AI 리터러시 통합, 교사 대상 AI 훈련 프로그램, 
대학/진로 준비과정에서 AI 활용 확대(Advancing AI Education 
for American Youth)

공무원 대상 AI 
윤리 교육 확대

• [미국] IT 현대화 엑셀런스 센터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뉴욕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 [영국] 공무원 AI 윤리 교육 프레임워크: AI Play Book for UK 
Government

• [캐나다] 공무원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AI Strategy for the 
Federal Public Service 2025-2027)

성인의 노동시장 
적응력 향상
AI교육 프로그램

• [미국] WIOA 기반 AI 리터러시지침: 성인 대상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연방 자금 활용 재교육·업스킬링, 산업별 맞춤형 AI 
교육

• [싱가포르] Skills Future 프로그램: 40세 이상 시민 대상 
4,000달러 지원 AI 스킬업

• [캐나다] 섹터별 AI 전환 지원

AI 활용 가이드북 
및 콘텐츠 제작· 
배포

• [미국] 교내 AI 활용에 대한 지침: 연방 지원금을 받는 교육기관의 
책임 있는 AI 활용 및 도입 지원, 교육 기능별 AI 활용 가이드라인, 
데이터 보호와 공정성 원칙, 책임 있는 사용 사례 제공 
등(Guidance on AI use in Schools)

교사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싱가포르] Smart Nation Educator Fellowship: 교육자 대상 
디지털 이슈 이해력 향상

• [프랑스] UNESCO 연계: 교육자 대상 AI와 데이터 사용 윤리 
가이드라인

[표 6]�주요국 정책 동향:� AI�리터러시 제고와 시민교육

 출처: 연구진 작성

l 시민교육과 관련한 제도화 가능한 정책 방안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1)AI 교육 인프라 구축, 2)AI 리터러시 교육 고도화, 3)포용적 

시민교육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4. 책임 있는 AI 활용

35

- ‘AI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 평생 교육원 등 

인프라 활용, 지역 거점별 AI 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AI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다문화 가정 대상 AI 다국어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이 

가능함

- ‘AI 리터러시 교육 고도화’와 관련해서 초· 중· 고 AI 교육과정 의무화, 

일반 국민 대상 AI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산·학·연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AI 활용 가이드북 및 콘텐츠 

제작· 배포, 기업 및 직장인 대상 직무맞춤형 AI 역량 지원 등이 

가능함

- ‘포용적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AI 윤리 및 책임성 교육 확대,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AI 기초 교육 제공 등이 제도화 가능함

◆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

l 시민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 권익 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시민의 

책임 있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임

- 시민의 권익 보호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잘못된 결정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고, 

AI 혁신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나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

-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호나 AI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AI의 활용 

결과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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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 책임성 및 권리구제

- ’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제35조에서는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AI(생명·신체 안전, 기본권 보호 등)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장

 ※ 최근 발표된 AI 기본법 시행령안 제27조에서 영향평가의 세부요건(피영향자 

분석, 평가대상의 작동원리 분석, 기본권 영향 식별 및 분석 등)을 명시  

- EU는 ‘AI법’을 통해 고위험 AI 서비스에 대해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기본권 및 안전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

- AI 서비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통일된 권리구제 절차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호주는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Regulatory Guidance’를 통해 딥페이크 등 온라인 안전 및 피해 대응 

관련 플랫폼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권리구제 절차를 제도화

l 설명 요구권이나 라벨링, 출처의 명확화 표시 등과 관련된 권리는 

이용자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책임 있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함

- 영국(설명·이의제기 원칙), 프랑스(AI 시스템 투명성), 중국(생성형 

AI 라벨링 규칙)등의 국가에서는 이용자들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용자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가능하게 함

- 한 단계 더 나아가 신고·이의제기·삭제요청·분쟁조정·제재 등의 피해 

예방과 구제 정책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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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특히,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또는 원칙을 마련 중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의존 설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

- 연령 확인, 유해 추천 차단, 과몰입 방지, 교육 현장 가이드, 

사용시간·연속노출 제한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조절 능력 

형성을 돕고 중독 설계를 억제하여 ‘디지털 건강’을 유도함

- 영국(Online Safety Act), 싱가포르(아동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중국 

(생성형 AI 관련 임시조치)의 정책 사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유도하고 행태 설계의 가드레일을 정립하고 있음

정책 분류 내용

AI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보장

• [미국] 콜로라도 AI 법: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시 소비자 설명요구권 
법적 보장(2026년 6월 시행)

• [미국] 기존 법률(FCRA, ECOA, Fair Housing Act 등)을 AI에 
적용

• [영국] UK GDPR Article 22(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 
/ ICO 지침

• [캐나다] 자동화된 의사결정 지침
• [중국] 개인정보보호법(PIPL) 제24조: AI 결정 설명 요구권
• [일본] AI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권장, 알고리즘 의사결정 불만 처리 절차 마련 권장
• [싱가포르] AI Verify: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표준화 테스트 제공
• [프랑스] CNIL 권고: AI 시스템 투명성 및 개인 권리 보장 세부 

지침

AI 오남용 
피해구제 체계

• [영국] AI Security Institute: 형사 오남용팀 신설, 통합적 피해 
구제 체계 검토중

• [중국]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 신고 및 구제 메커니즘 
구축 의무

[표 6]�주요국 정책 동향:�책임 있는 AI�활용과 시민 권익 보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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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진 작성

l 시민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제도화 가능한 정책 방안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1)AI 차별 방지 정책 개발, 2)AI 오남용 피해 구제 체계 

마련, 3)취약계층 보호 강화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AI 차별 방지 정책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는 AI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보장, AI 서비스 이용 기록 및 로그 접근에 대한 권한 보장, AI 기반 

채용· 신용평가 등 민감 영역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음

정책 분류 내용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 [미국] 캘리포니아 SB 942: 월 100만 이용자 이상 생성형 AI 
제공업체 대상 워터마킹 의무

• [캐나다] Voluntary Code of Conduct: 워터마킹, 탐지 방법 제공
• [중국] AI 생성 콘텐츠 라벨링 규칙: 명시적·암시적 라벨링 의무화

AI 차별 방지 
정책 개발

• [영국] Fairness Innovation Challenge: AI 편향 해결 솔루션 
지원/ EHRCAI 지침: 공공부문 차별 방지 체크리스트

• [일본] AI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공정성 원칙, 편향성 검사 실시 권장
• [싱가포르] Singapore AI Safety Red Teaming 

Challenge(2024-2025): 다문화 환경 편향 테스트

미성년자 대상
AI서비스 특별 
보호 조치

• [미국] COPPA 규칙 대폭 강화: 13세 미만 타겟 광고 별도 동의, 
데이터 보관 제한

• [미국] 주 법률: 뉴욕 SAFE for Kids Act
• [영국] Online Safety Act 2023: 아동 안전 의무, 연령 확인 요구
• [영국] AI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범죄화 추진중
• [캐나다] 아동 AI 특별 보호 원칙 G7 Data Protection Authorities 

Statement 
• [싱가포르] Advisory Guidelines on Children's Personal Data: 

아시아 최초 포괄적 아동 AI 보호

AI 의존성 및 
중독 예방 체계 

• [중국] 생성형 AI 관리 임시 조치: 부모 중독 방지 조치 설정 허용, 
과도한 의존·중독 방지 효과적 조치 의무

• [싱가포르] 사이버 웰니스 교육: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사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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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남용 피해 구제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화, 이용자 동의권· 거부권 보장, AI 서비스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 제도화, AI 알고리즘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 마련, AI 서비스에 활용된 본인의 데이터 

삭제권 보장 등의 정책이 가능함

-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관련된 정책은 미성년자 대상 AI 서비스 

특별 보호 조치, AI 의존성 및 중독 예방 체계 마련, AI 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사전 검증 제도 도입 등이 가능함

◆ 소결

l AI 패권 경쟁 심화와 함께 각국은 전 국민의 AI 리터러시 함양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우세해지고 있음 

l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모든 국민이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

- AI 시대, AI 결과물을 분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중요함 

l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AI 리터러시 향상 및 시민교육 정책은 

대체로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필수 통합, 성인의 노동시장 적응력 

향상 교육, 교사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포함

- 이 밖에도 취약계층 포용, AI 윤리 강화, 산·학·관 협력 확대 등의 

공통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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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민의 권익 보호 정책은 개인 차원에서는 과의존을 감소시키고 

디지털 자율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사용 습관을 정착시키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론장과 민주주의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음

- 시장 차원에서도 신뢰 기반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안전 설계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AI 혁신의 기반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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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조사 개요

l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산관학연 

33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 시행

l (목적) ①정부의 AI 보편적 접근 체계 마련, ②기업의 안전한 AI 

서비스 제공, ③시민의 책임 있는 AI 활용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AI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현 방안 파악

l (조사 기간) 2025년 9월 8일 – 2025년 9월 15일

l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l (조사 내용)

- (개방형 문항) AI 기본사회 구현 및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

- (리커트 척도 기반의 폐쇄형 문항) 보편(정부), 안전(기업), 책임(시민) 

차원 정책 아젠다 우선순위(중요도 및 정부의 준비 수준)

l (전문가 구성) 학계(12인), 산업계(10인), 법조계(4인), 공공기관(4인), 

시민단체(2인), 국제기구(1인)에 소속된 총 33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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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

l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보통(3점) 

수준을 하회함

- ‘AI 윤리 및 책임성 체계의 구축’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3.27점)하였으며, ‘고용 전환 지원 및 사회안전망 확충’과 ‘공교육 

시스템 개편’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2.27점)함

[그림 2]�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 ‘현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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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부가 추진해야 할 AI 관련 정책(보편적 접근, 혁신 지원, 기업 

지원, 시민교육, 시민 권익 보호)의 중요도 및 정부의 준비 수준 평가 

결과, 전문가들은 5개 분야 중 ‘혁신 지원’ 정책의 중요성(4.03점)과 

준비 수준(2.91점)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응답함

[그림 3]�정부가 추진중인 AI�정책에 대한 의견

l ‘보편적 접근’6)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항목별 평가를 살펴보면, 

‘AI 서비스로 인한 피해 발생시, 통일된 권리구제 절차의 도입’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AI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중요도 대비 준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6) 보편접 접근을 위한 세부 정책 항목은 앞서 분석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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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준비 수준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보편적 

접근’ 정책은 ‘AI 인프라의 공공 개방 및 공정한 이용의 보장’, ‘고영향 

AI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 ‘AI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검증 체계의 도입’으로 나타남

l 이외에 전문가들은 AI 보편적 접근 정책으로 ‘통신망 안정성 및 보안 

강화’와 ‘접근성의 다차원적 접근’ 등의 추가 의견을 제시함

[그림 4]� ‘보편적 접근’�분야 중요도*준비 수준

l ‘혁신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14개 중 

중요도 대비 준비 수준이 미흡한 항목은 6개로 확인됨

- ‘AI 인프라 및 혁신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인재 유치’는 가장 중요도가 

높으면서도 준비 수준이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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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혁신 지원’ 정책7) 중 정부의 준비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정책은 ‘AI 반도체 및 차세대 하드웨어 핵심기술 확보 및 지원’으로 

확인됨

- ‘AI 기술 분야에 대한 공공 투자(R&D 포함) 확대 및 연구 기반 

강화’ 항목도 정부의 준비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l 전문가들은 AI 혁신 지원 정책으로 ‘애플리케이션 영역의 수출 지원’, 

‘글로벌 표준화 주도’ 등의 추가 의견을 제시함

[그림 5]� ‘혁신 지원’�분야 중요도*준비 수준

7) 혁신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 항목은 앞서 분석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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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기업 지원’ 정책8) 11개 중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준비 수준은 

미흡한 항목은 4개로 확인됨 

- ‘AI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은 

정부의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미흡한 영역으로 평가됨

l 특히, ‘AI 안전성 평가 도구 및 표준 제공’은 정부의 준비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l 전문가들은 제시된 정책 이외에 추가로 ‘VC 모태펀드 운영체계 점검’, 

‘중소기업 AX 전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운영’, ‘산업별 AI 규제’ 등의 

의견을 제시함

[그림 6]� ‘기업 지원’�분야 중요도*준비 수준

8) 기업 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 항목은 앞서 분석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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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민교육’ 분야 12개 정책9) 중 4개는 중요도 대비 정부의 준비 수준이 

다소 미흡한 영역으로 확인됨

- 특히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AI 기초교육 제공’ 정책이 

정부의 준비 수준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정보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산학연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일반 국민 대상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전문가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그림 7]� ‘시민교육’�분야 중요도*준비 수준

9) 시민교육을 위한 세부 정책 항목은 앞서 분석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포용적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 보편적 접근, 안전한 서비스, 책임 있는 활용

48

l ‘시민 권익 보호’ 분야 13개 정책10) 중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정부의 준비 수준이 미흡한 항목은 3개로 확인됨

-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안전 체계 수립’은 정부의 준비 수준이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며, ‘AI 차별 방지 정책 개발’과 

‘AI 서비스에 활용된 본인의 데이터 삭제권 보장’ 항목 역시 중요도 

대비 정부의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l 전문가들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AI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플랫폼 조성’ 등의 

추가 의견을 제시함 

[그림 8]� ‘시민 권익 보호’�분야 중요도*준비 수준

10)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 정책 항목은 앞서 분석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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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분야 정책

보편적 접근
Ÿ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AI 교육 및 훈련 지원
Ÿ AI 서비스로 인한 피해 발생시, 통일된 권리구제 절차의 도입

혁신 지원

Ÿ AI 인프라 및 혁신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인재 유치
Ÿ AI 공급망 국가 간 전략적 협력 강화
Ÿ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및 민간 개방 확대
Ÿ AI 융합 의료·복지 서비스 고도화 지원
Ÿ 산업별 AI 융합 혁신 촉진 정책
Ÿ AI 기반 국가안전·재난 대응 시스템의 구축 및 강화

기업 지원

Ÿ 산업별(업종별) AI 표준 데이터셋 구축 및 데이터 개방 지원
Ÿ 산업현장 맞춤형 AI 실증 테스트베드 확대
Ÿ AI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확대 운영
Ÿ AI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시민 교육

Ÿ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AI 기초교육 제공
Ÿ 일반국민 대상 AI 활용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평생교육 강화)
Ÿ 산학연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AI 리터러시 교육 지원
Ÿ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정보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 확대

시민 권익 보호
Ÿ AI 서비스에 활용된 본인의 데이터 삭제권 보장
Ÿ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 수립
Ÿ AI 차별 방지 정책 개발

[표 8]� AI�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방안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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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업 역할’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부분 보통(3점) 수준

- ‘정부·학계와의 거버넌스 협력 및 정책 제언’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3.24점)

- ‘지역사회 AI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2.36점)’,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2.55점)’, ‘AI를 활용한 사회 · 환경 문제 해결 

(2.64점)’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함

[그림 9]�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 ‘현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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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 기업들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해 

갖춰야 할 거버넌스 요소들11) 중 기업들의 준비가 가장 우수한 항목은 

‘내부 AI 윤리 원칙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확인됨

- 기업 거버넌스 요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은 항목은 ‘이용자 

피해 구제 및 고객지원 체계’이며, 중요도에 비해 기업의 준비 수준은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됨

l 전문가들은 현재 기업의 자발적 AI 거버넌스 구축의 장애요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인센티브 부재’, ‘규제를 넘는 혜택 필요’ 등 거버넌스가 

기업 차원에서 후순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 

[그림 10]�기업 거버넌스 분야 중요도*준비 수준

11) 기업 거버넌스 항목은 앞서 분석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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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역할’의 현재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흡하다고 평가하는 경향

- 유일하게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개방적 수용’ 항목만 

긍정적으로 평가(3.45점)

- 가장 미흡한 항목은 ‘지역사회에서의 AI 관련 토론회·공청회 

참여(2.18점)’, ‘AI 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참여(2.21점)’ 등으로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사회적 논의 참여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그림 11]�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의 역할 ‘현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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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민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12가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응답

- 시민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AI 리터러시 함양(4.45점)’으로 

전문가들은 교육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

- ‘시민이 참여하는 패널·포럼 운영’의 필요성(3.21점)은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l 전문가들은 시민의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해 ‘AI 리터러시 교육’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감사제도 및 AI 악용에 대한 

실질적 효력을 갖는 제도 마련’ 등의 추가 의견도 제시됨

[그림 12]�시민의 책임 있는 AI�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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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시민들이 AI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 평가받은 항목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AI 거버넌스 

교육 및 참여기회 제공(4.03점)’으로 확인됨

- 다음으로는 ‘AI 관련 서비스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3.64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시민 감시단 활동(3.61점)’ 등의 응답을 보여, 

전문가들은 시민의 감독 역할을 중시함

[그림 13]�시민들의 AI�거버넌스 참여 방안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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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본 조사에서는 개방형 문항으로 ‘AI 기본사회 구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갈등 요소’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며, 이를 

정부, 기업, 시민이라는 세 주체별 갈등 요소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음

주체 갈등 요소

정부

Ÿ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vs. 안전·윤리 강화 간 균형 찾기 어려움
Ÿ 개인정보·저작권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대원칙 마련
Ÿ 기업·시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개입 요구
Ÿ 기본소득, 사회적 기업 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차원의 예산 

투입 불가피
Ÿ 기술발전 단계와 정책 도입 타이밍의 적정성 확보 필요

기업

Ÿ AI 수익 배분과 기본소득 재원화 과정에서 반발 가능성
Ÿ 글로벌 경쟁을 이유로 규제 완화 요구 증대
Ÿ 채용 축소, 생산성 확대 중심으로 전략 전환
Ÿ 개인정보·저작권 이슈와 같은 위험관리 부담 증가
Ÿ 포용 정책이 기업의 단기 수익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

시민

Ÿ 경제성장과 디지털 불평등,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심화
Ÿ AI 이해도 격차로 인해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의 어려움
Ÿ 사실기반 검증 부족시 문제에 대한 과잉우려의 가능성
Ÿ 공정성, 신뢰, 포용성 등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할 

가능성

[표 9]�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갈등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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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기업 간 갈등’으로는 ①(규제방향) 정부는 안전·윤리·포용을 

위해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 ②(재정과 비용) 정부는 기본소득 등 포용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려 하지만, 기업은 

세금 부담 증가가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 

③(정책 시계 차이) 정부는 장기적 포용 프레임을 강조하는 반면, 

기업은 단기적·현시점의 기술개발과 시장 선점을 우선시함

- ‘기업 ↔ 시민 간 갈등’으로는 ①(이익 분배)기업의 AI 활용 성과가 

공정하게 환원되지 않을 경우 시민 불만이 증대, ②(고용 불안) AI 

도입으로 인한 채용 축소가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심화, ③(정보 

비대칭) 기업의 블랙박스식 AI 운영이 시민에게 불투명성과 불안을 

초래, ④(의사소통)AI 서비스 기획·설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배제될 

경우 사회적 저항 가능성이 커짐

- ‘시민 ↔ 정부 간 갈등’으로는 ①(지원 불일치) 시민은 적극적 지원과 

보호를 요구하나, 정부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불신이 증대, ②(효율성) 

시민은 대표성과 공정한 참여를 요구하지만, 정부가 효율성을 

우선시할 경우 갈등이 불가피, ③(위험 인식) 시민은 AI 위험에 과잉 

우려를 보일 수 있는 반면, 정부는 사실 기반 접근을 강조하여 양자 

간 위험 인식에서 충돌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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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마지막으로 AI 기본사회 구현 및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에 

관하여 전문가들에게 질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주요 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영역 정책적·제도적 방안

AI 리터러시 
교육 강화

Ÿ 언론·미디어 기반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확산
Ÿ 모든 세대(특히 노년층 포함)를 위한 맞춤형 AI 활용 교육 필요
Ÿ 단기 바우처식 지원이 아닌, 장기적 인식 개선·활용 능력 제고 방안
Ÿ 개인이 AI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개인 

역량 강화 지원

거버넌스 및 
참여체계 구축

Ÿ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할 상시적 거버넌스 구축
Ÿ 기업의 자율규제와 공공성의 조화 필요(예: 공동규제 모델)
Ÿ 전문가 위원회와 시민참여 플랫폼의 균형적 운영

규제 및 정책 
방향성 개선

Ÿ 시스템 기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필요(사후 규제 한계의 보완적 
성격)
Ÿ 프라이버시, 건강 위해 등은 강제 규제로, 윤리 및 포용은 자율규제로 

유도
Ÿ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금지 조항 명확화, 위반시 징벌적 배상제 도입
Ÿ 범정부 차원의 조정 및 일관된 정책 철학 제시가 필요

데이터 활용 및 
기술적 기반 

구축

Ÿ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촉진 및 샌드박스 활성화
Ÿ 가명·익명 처리 강화,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연구 병행
Ÿ 혁신과 안정성 간 균형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필요

포용성 확대 및 
사회적 지원 

강화

Ÿ 디지털 격차 해소, 소비자 보호, 책임성과 윤리성 강화 정책 병행
Ÿ 취약계층·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Ÿ 국내 기업의 우선적 경쟁력 확보 후 포용 정책 실현(선 성장 후 

포용)

[표 10]� AI�기본사회 구현 및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

 출처: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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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기업·시민 간의 균형 

있는 역할 분담과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수적

l 정부는 공공 AI 인프라 확충, 법·제도 정비, 포용적 교육 및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보편적 접근성과 공공성을 보장

[표 11]�포용적 AI�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l 기업은 자율적 거버넌스 체계와 기술적 안전성 확보, 공정하고 설명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 이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강화

l 시민은 AI 리터러시 제고와 비판적 사고 함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이용자로서 참여하고, 데이터 제공과 피드백을 통해 품질 개선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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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궁극적으로, 이러한 삼위일체적 협력 구조는 포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이 됨

l 정부의 규범적 리더십, 기업의 혁신 역량, 시민의 책임 있는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공공선과 

인간 중심의 가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임

l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이나 기술 영역에 국한된 혁신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기본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하며 포용적 AI 기본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함

l 정부는 제도·인프라·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접근성과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며, 기업은 안전성·신뢰성·혁신성을 확보함 

으로써 국민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고, 시민은 

책임 있는 활용과 참여를 통해 AI의 윤리적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함

l 이러한 삼자 간의 협력은 AI와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신뢰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 표준과 규범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강화로 이어질 것임

l 궁극적으로,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는 포용적 AI 기본 사회의 실현은 

AI 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이자, 인간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는 핵심 경로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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